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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대입 수능 정시 비율 확대 발표’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2019.11.26.)

수능 사교육 및 강남 부동산 폭등

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정시 확대

비율을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능 정시 비율 확대’ 관련

해 긴급 제안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개최함.

▲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교육부, 정시 40% 확대 유력’하다는 보도를 하는

등 모든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확대할 것인지에 쏠려 있음.

▲【우려사항】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의 권고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우려사항이 존재함.

▲【4대제안】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못 박는 방식이 아닌 아

래와 같은 사항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1.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50%로 확대됨.

2.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대입의

70%를 차지함.

3. 수능의영향력확대에따라고교교육과정이수업이수능중심으로진행되어교육이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내년 2, 3월 경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5. 정시전형확대에따른고등학교의지역별격차가더욱커질가능성이있음. 이미강남부동산가

는 솟구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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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위의 제안사항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음.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

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정

부 차원에서 책임지지 못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

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 제도 내에 부모 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 학생부종합전형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같은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2. 수시모집의전형취지에맞지않으며수험생부담을가중시키는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을폐지함.

3. 특정고교에유리하며사교육을받지않으면대비가불가능한논술전형을축소및폐지해야함.

4.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1. 축소된논술전형비율만큼정시비율을늘리는대학의선택을유도해정시가현행보다일정한

정도늘어나면서도수시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반영하지않아학교교육과정운영이수능위

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정시비율을특정비율로결정하는것을통해대학입시와관련해대학의자율성을침해하는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학생부위주전형의공정성담보, 지역균형및기회균형전형의확대를통해대입결과가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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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종 개선

방안, 주요 대학 중심의 정시 비중 상향,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표될 방안의 취지나 배경과 무관하게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대

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확대 비율이 40%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30%의 앞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

입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리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의 예상대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에 대해 사

교육걱정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의 첫 번째는 교육부가 정시 비

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게 될 때, 실제 정시 비율은 그것을 훨씬 상회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려사항1】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실제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의

비율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어 고교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9학년도에 진행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원래 모집하

려고 했던 정시 인원보다 평균 3.2%가 더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표 1]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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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듀진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7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는 모두 6% 이상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의 경우 정시모집의 최종비율은 31.7%가 되어 3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정시

로 합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시모집인원이 40%이상으로 강제된다면 실제 수능

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이를 훨씬 상회하여 45-50%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수능 최저학

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집 정원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표 2] 수능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전형의 비율(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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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최저적용인원 수능위주전형 전체모집인원 수능영향전형비율

건국대 445 1171 3403 47.5%

경희대 684 1336 5209 38.8%

고려대 2391 761 4084 77.2%

동국대 452 954 3060 45.9%

서강대 235 570 1689 47.7%

서울대 810 731 3315 46.5%

서울시립대 295 556 1813 46.9%

성균관대 564 1128 3566 47.4%

숙명여대 544 714 2375 53.0%

연세대 0 1147 3680 31.2%

이화여대 1413 614 3036 66.8%

중앙대 1193 1192 4927 48.4%

한국외대 544 660 1801 66.9%

한양대 0 1043 3141 33.2%

홍익대 1471 983 2637 93.1%

합계 11041 13560 47736 51.5%

이처럼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를 적용받는 인원까지 합친다면

전체 모집인원의 51.5%가 이미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3]에 제시된 대학의 2021학년도 수능 정시 비율은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40%로 수능 정시를 늘리게 된다면 현재보다 12%p의 수능전형 비율이 증가하므로 수능

의 영향력을 받는 전형 비율은 63～64% 정도가 되며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을 포함하면 약

70%가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는 당연히 입시의

영향이 큰 수능 위주로 파행적인 교육과정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고교학점제 및 혁신교육 확대 정책이 좌초되는 것도 자명합니다.

■【우려사항2】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렇게 된다면 재수생의 비율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비율의 학생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학교의 수업은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재수생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어, 수능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

올 것입니다. 최근 사교육업계에서는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빠른 수능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입 정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대형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며,

이는 내년 2,3월에 발표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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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11.20.

■【우려사항3】 정시전형확대에따라, 벌써강남부동산가는솟구치는등고등학교의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급등에 대해 기사에 소개된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 등의 인기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사교육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스1, 2019.10.28.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11월 28일(목)에 교육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1】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

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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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는 부모

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바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

은 이미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

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며, 제도 개선이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3]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구 분 '20학년도 이전 '21학년도 '22학년도 이후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 자율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재정지원과 연계
(학생부교과 30% 이상 대학은 

자율)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학생부 기재 

개선
2019학년 고1부터 적용('22학년도 대입에 반영)

자기소개서 개선 현행 서식 현행 서식 서식 간소화 및 개선

교사추천서 폐지 유지 유지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평가기준 공개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 출처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그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와 자기소

개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과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사교육업체의 대필과 첨삭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요

소가 되어 그 취지를 상실하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기소개서의 우열이 가려지는 형편입니

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정자료가 되는 자기소개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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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항목 현 행 개 선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
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
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두지않되기재가능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
능사항(동아리명, 동아리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편성된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따른청소년단체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역할, 특성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 출처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또한 학기당 1개씩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상경력 또한 교내시험의 횟수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도 부

모의 능력이 동아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는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안2】수지 전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함.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요강을 살펴보면, 15개 대학 중 연세대와 한양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비율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 대비 33.5%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위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려대, 이화

여대, 홍익대의 경우 논술(고려대 제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거의 모든 수시 전형

에 최저학력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논술, 수능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참여정부

에서 시작되어 MB정부에 심화되었던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시 전형에서 전형 취지와 무관한 전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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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험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 5] 수시인원 중 수능최저 적용 인원(2021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인원 수시정원 비율

건국대 445 2212 20.12%

경희대 684 3661 18.68%

고려대 2391 3323 71.95%

동국대 452 2103 21.49%

서강대 235 1119 21.00%

서울대 810 2566 31.57%

서울시립대 295 1172 25.17%

성균관대 564 2438 23.13%

숙명여대 544 1661 32.75%

연세대 0 2396 0.00%

이화여대 1413 2084 67.80%

중앙대 1193 3325 35.88%

한국외대 544 1141 47.68%

한양대 0 2098 0.00%

홍익대 1471 1654 88.94%

합계 11041 32953 33.51%

■【제안3】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을 축

소 및 폐지해야 함.

논술전형이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논술전형은 단계적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및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논술전형의 모집인원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표 6] 논술전형 모집인원 및 비율(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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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 모집인원 수시모집인원 중 논술전형 비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건국대 465 451 445 20.97% 20.54% 20.12%

경희대 770 714 684 20.15% 19.09% 18.68%

고려대 0 0 0 0.00% 0.00% 0.00%

동국대 474 470 452 22.13% 22.10% 21.49%

서강대 346 235 235 27.22% 21.13% 21.00%

서울대 0 0 0 0.00% 0.00% 0.00%

서울시립대 154 142 101 12.87% 12.06% 8.62%

성균관대 895 532 532 31.45% 21.79% 21.82%

숙명여대 302 300 300 19.16% 18.26% 18.06%

연세대 643 607 384 24.56% 24.32% 16.03%

이화여대 670 543 479 28.63% 24.15% 22.98%

중앙대 886 827 789 23.73% 24.42% 23.73%

한국외대 442 378 374 36.77% 32.23% 32.78%

한양대 378 376 373 17.86% 17.94% 17.78%

홍익대 399 397 383 23.57% 24.06% 23.16%

합계 6824 5972 5531 19.57% 17.82% 16.78%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여전히 수시정원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고려대와 서울대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고 있어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

다. 또한 논술 시험이 수능 시험이나 일반 고교의 내신 시험에 비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특

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대

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입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전형의 요소가 논술 전형입니

다. 보통의 교육을 받고도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

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안4】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 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으며, 이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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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의 경제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 그 중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

는 대학에 갈 기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대효과】사교육걱정이제안하는4가지제안을수용할경우일정한정도정시비율상승효과

도가져오며고교교육의황폐화를완화시킬수고, 나아가교육불평등문제도완화시킬수있음.

문재인 정부는 학교 대비가 어려워 사교육 참여 및 부담이 큰 논술전형에 대해 축소 및 폐지

를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15개 대학 중심으로 평균 17%를 유지하

고 있는 논술전형 비율이 점차 축소 및 폐지 기조로 가게 되면 다른 전형의 비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율이 정시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동되는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

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

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생

들이 내신과 수능,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못 박지 않음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

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전형폐지, 수시모집에서 수

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논술전형에 할당된 정원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배정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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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

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매

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이처럼 정시 비율과 관련해서는 대입전형 관련 몇가지 개선책을 마련 시행함으로 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개입 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위 내용들은 대

입시와 관련된 민심을 일정한 정도 반영하고 동시에 사교육 및 강남 부동산 폭등 등을 막으며

학교 교육 파행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11월 28일 발표하는 대책에

이상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그 반영 정도가 미흡할 경우, 정부는 우리

가 경고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책임질 길 또한 막혀 있음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부디 파국으로 가는 선택은 삼가 주시길 정중하고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2019. 11.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